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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될 ‘무상원조 분야 기본계

획’ 관련, 기본 구성 항목 및 핵심 요지의 도출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
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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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  O E C D / D A C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O D A 정책  분절화 ( f r a g m e n t a t i o n )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을  최소화하고  O D A 관련자들 ( s t a k e -
holders)에게 일관된 국제개발협력 활동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ODA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중기  정책을  수립하여  O D A 정책  및  실행  시스템의  일관성과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ODA 정책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17대 
국회(2004-2008년)부터  공론화  되었으며 ,  특히  2008년  우리  정부는  ‘한국의 
OECD/DAC 회원  가입  특별심사’에서  ODA 기본법  제정과  정책  정비를  통해 
정책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에 우리 정부는 ODA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2009년 12월 18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2), 현재 관계 부처가 “기본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  향후  ODA 중기  정책  및  다양한  하위  전략들도  “기본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부합하게 수립될 예정임.

□  2010년  7월  26일자로  “기본법”이  시행되면 ,  우선  동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국  ODA의  중기  정책인  “5개년  종합  기본계획” (이하  “종합  기본계획” )이 
수립될 예정임. 타 공여국 사례에서 보듯이 “종합 기본계획”은 다수의 한국 ODA 
관련자에게 5년간의 일관적인 목표와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책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기본법”은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무상원조 분야 기본계획(이하  “무상 
기본계획”)과  “유상원조  분야  기본계획(“이하  유상  기본계획”)”을  분야별3)로 
만들어 취합하도록 정하고 있음. 본 연구는 “무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범주(category)와 범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여, 무상원조 관련자들의 “무상 
기본계획” 수립 논의를 활성화하고, “종합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1)  �ODA 정책 분절화는 ODA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별도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발생하며, 국가 차원의 

ODA 정책 간 조율 및 일관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의 ODA 정책 분절 현황은 김은미 

외(2008) 참고.

2)  �그러나, 동 법안은 기존의 유·무상원조 분절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며(참여연대 외, 

2009), 정책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3)  �국내 ODA에서 ‘분야’라는 용어는 주로 원조사업의 분야(sector)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혹 ‘ODA 정책별 

분야’에 사용되기도 했음. 금번 “기본법”에서 ‘무상분야, 유상분야’라는 용어가 추가되면서, 향후 용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무상분야, 유상분야’에 ‘분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원조사업 

분야에는 ‘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ODA 정책분야에는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4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3호

―   한국 무상원조 중기 정책의 범주를 도출하고 범주별 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교 분석 사례로 일본과 네덜란드를 선정4)하고 양국의 중기 ODA 

정책을 비교하였고, 향후 정책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의 중기 ODA 

정책을 요약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  “무상  기본계획”의  정책  범주 (ca tegory)와  범주별  정책을  검토하기에  앞서 , 
국내 ODA 정책의 구조와 정비 현황을 간략히 분석하여 “무상 기본계획”이 전체 
ODA 정책 구조상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ODA 정책들과의 연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함 .  이어서 ,  “기본법”을  통해  정립된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원칙을 정리하여 “무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함.

2. 원조공여국의 ODA 법과 정책 구조 분석

가. OECD/DAC 회원국의 ODA 법과 정책 구조

□  DAC 회원국별  ODA 법과  정책의  구조를  살펴보면 , 5) <표  1>에서와  같이  2개 
그룹으로 분류 가능

―   1그룹  (기본법  + 중기  정책) :  원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  수행체제를  명시한 
ODA 기본법과 기본법에 명시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중기 정책을 병행하여 
사용6)

―   2그룹 (중기 정책) : 3~10개년의 개발원조 기본 목표, 주요 정책 방향, 중점 이슈 
및 부문(sector),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7)

4)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ODA 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유럽형 원조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조규모 상 한국과 비교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2개국을 비교분석 사례로 선정하였음.

5)  한국국제협력단(2009) 및 장현식 외(2007) 참고.

6)  �대표적으로 영국의 중기 정책은 ‘백서(White Paper)’의 형태로 발표됨. 고정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ODA 환경의 변화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표. DFID가 1997년 이래 발간하고 있는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2000년, 2006년, 2009년 발간되었고, 2002년 국제개발법 제정의 기본 문서가 

되었던 “Eliminating World Poverty”(2000)는 2006년, 2009년 후속 백서의 근간이 됨.

7)  �이러한 중기 정책은 ODA Charter(일본), Policy Memorandum(네덜란드), Government Communication(스웨덴) 

등 다양하게 명명되며, 종종 중기 정책의 전략들이 도출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백서가 함께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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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AC 회원의 ODA 법과 정책

법 및 정책 유형 DAC 회원국

ODA 기본법과 중기 정책
일본, 영국,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미국, 한국

중기 정책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 EU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9), p. 277-287 및 김은미 외(2009), 손혁상(2009) 등 참고

□  ODA 법과  중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  DAC 회원국은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및 원조부문별 중기 전략, 국민의 ODA 이해 제고 
전략, 각종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세부 전략과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음

나. 한국 ODA 법과 정책 구조의 정비를 위한 과제

□  “기본법”
9)은  한국  ODA의  기본정신  및  목표(제3조),  기본원칙(제4조),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제8조) 등에 대한 개괄적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및  “종합  기본계획” ,  국별지원전략  및  각  원조기관별  실행  계획 
등으로 단계별로 구체화되어야 함.

□  이에 따라, 한국 ODA 정책 구조 정비를 위한 과제로서 다음의 4가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1)  “기본법”과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근거 법률들과의 법적 
일관성 검토10)

―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필요성 검토 
및 필요시 법률 정비

(2)  정부  부처  간  개발원조  관련  정책일관성 ( P C D :  P o l i c y  C o h e r e n c e  f o r 
Development) 제고 시스템 마련

―   D A C  회원국은  정치 ·경제 ·환경 ·무역 ·이주 ·안보  등을  담당하는  자국 

8)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태리는 ODA 기본법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나, 중기 정책의 보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9)  �18대 국회에서 한국 ODA의 기본법인 가칭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 송민순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었고, 

정책세미나 및 관련 부처 의견조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결(2009.11.25)을 거쳐, 200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동 법안의 제안 배경 및 논의 내용 등은 손혁상(2009) 참고.

10)  �우리나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근거 법률들에 대한 현황 분석은 김은미 외(2008), p. 114-

115 참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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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들이 수원국에서 개발에 역효과를 미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정부 
전체 차원의 수원국내 활동을 검토 및 조정하는 ‘범정부적 접근 (Whole-of-
Government Approach)’을 도입11)

―   예를 들어, 공여국이 개발원조 컨설팅을 통해 수원국 정부에게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권고하면서 ,  한편으로는  자국의  시장에  수원국이  수출하기 
어렵게  하는  쿼터제나  자국  산업보조금제  등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발원조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개발원조와 여타 유형의 국제협력 간 
연관성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원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개발원조를 비롯한 각 종 국제협력 활동 간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3) “종합 기본계획” (중기 정책) 수립 

―   “기본법 ”  제 8조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무상  기본계획 ”과  “유상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종합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타 공여국의 사례를 비교할 때, “종합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범주(category)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 4장 참고)

1.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

    1-1.   국제적  맥락 ( internat ional  context)  및  도전과제에  대한  분석

    1-2.   ‘1-1 ’에서  분석된  항목들에  대한  한국  ODA의  입장  및  접근  방법

2.  주요  정책  영역별  한국  ODA의  입장  및  행동 (act ion)  방향

3.  ODA 정책효과성  및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방안

―   국무총리실은  한국  ODA 정책  조정  총괄  기관으로서  “종합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총괄해야 하므로, ‘종합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  “무상  기본계획”과  “유상  기본계획”이  의견수렴  및  초안  작성 
단계부터  서로  상이한  가정과  입장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종합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상기 3개 정책영역에 대한 ODA 관계자 

(actors)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참여의 과정이 되어야 정책일관성 

제고가 가능함.

11)  DAC 동료심사 수검 항목 중 ‘2장 정책 일관성’ 참고 (OECD/DAC,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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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A 실행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종합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하위  전략  및  계획이  “종합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  실행  방침에  일치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 
DAC 회원국은 대체로 아래의 단계별 ODA 전략 개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①  1단계: 제한된 원조재원 및 인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첫  단계로  ‘ODA 중점협력국(priority countries)’12)별 
5개년 재원 배분 계획 마련

②  2단계 :  중점협력국별  지원전략인  ‘국가지원전략(CAS)’ 13)을  마련하되 , 
원조수단인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개발상황과  정책환경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조사  및  정책대화를  통해  조정함 . 
또한, ‘국가지원전략’에서 선정된 2-3개 이내의 협력 프로그램별로 세부 
구성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안을 
심의·확정14)

③  3단계 :  국가지원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원조집행  기관의  중기  전략을 
마련하되 ,  중기  인력운용  전략  및  범분야  주제 (cross-cut t ing issues) 
주류화  전략  등을  포함하고 ,  중기  전략들에  근거하여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

―   “기본법”은  “종합  기본계획”에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  즉 
‘국가지원전략(CAS)’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타 공여국의 경우 
CAS를  수립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5개월까지  소요되며15),  30개여 
개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CAS를 정해진 한 해에 모두 수립하는 것은 행정상 
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해에 10개 이내의 CAS를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 기본계획”에 30여개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CAS를 모두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CAS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충분한 관련자 교육을 

12)  �한국 정부는 OECD/DAC 가입 심사 과정에서 한국 ODA의 중점협력국을 30개 이내로 제한하기로 함.

13)  CAS의 필요성 및 구성 내용과 한국의 CAS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정유아(2009) 참고.

14)  �한국 ODA에서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근거한 개발원조 수행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원조공여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 등을 갖출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관련 기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나, 현행과 같이 프로젝트 단위로 심의하는 경우 일본이 최근 동료심사(peer review)에서 

지적받은 대로 너무 많은 심사대상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비효율성 (OECD/DAC 2010, p.34)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15)  �이는 정보 분석과 ODA 관련자간 의견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네덜란드와 같이 ODA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 정도가 높고 외교부가 모든 정책과 실행을 책임자는 공여국은 전체 중점협력국(36개국)에 

대한 CAS를 6개월의 제한된 기간 내에 동시에 수립하기도 함 (정유아·정우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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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CAS 초안 마련 및 심의 기간이 주어지도록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DAC 회원국으로서 일관적 ODA 정책 구조를 정비해 가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방식으로 ODA 법과 정책, 전략의 위계(hierarchy)가 정비되어야 
하며, “무상 기본계획”도 동 정책 구조상의 전·후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야 함.

<그림 1>  ODA의 법과 정책, 전략의 위계(hierarchy)

3.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목표, 원칙

□  “무상 기본계획”에는 한국 무상원조 분야 관계자들이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국제적  맥락(context)과  도전과제에  대해  어떠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야  하고 ,  한국  무상원조가  특히  집중할  도전과제의  영역과  접근  방법을 
설정해야 함.

―   또한, 그러한 인식과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무상원조 분야의 주요 정책 영역별  

● 법적체계(Legal FrameWork)

● 정책과 전략의 위계

ODA
정책

하위전략 및
계획

한국국제
협력단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
관
성 EDCF기금

운용법
정부부처
관련법들

분야별 기본계획
·무상원조
·유상원조

중기인력운용전략 중기 연구 전략 중기 홍보 전략 중기 주류화 전략 기타 중기 전략

“5개년 기본계획”
① ODA 관점/구체 목표
② 주요 영역별 정책
③ 원조효과성 향상 방침

중기예산배분전략

각종 연간 계획

외교정책통합
PCD(정책일관성)

본부 대사관

국별지원전략(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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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행동(action)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무상원조 정책 효과성 및 집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담아야 함.

□  무상원조  관계자의  공동  인식은  “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기초하여 
도출되어야  함 .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  “기본법”의  기본정신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분야의  기본정신을  모아  합집합의  형태로  구성된  것을  고려할  때 ,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  정신을  간략히  정리하여  “무상  기본계획”  수립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유용함.

<표 2>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 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2009) 제3조

□  “기본법”의  제3조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를  <표  2 >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  <표  2 >에서  제시된  기본정신  중 ,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제외한 모든 요소는 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무상원조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음16).

□  그러므로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  원칙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  이에  기반하여  “무상  기본계획”에  담길  5개년  목표를  구체화하고 ,  더 
나아가  지역  및  부문(sector)별  정책  등에  “기본법”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무상원조 관계자간 협의를 거쳐야 함.

―   예를  들어 ,  빈곤감소라는  “기본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 0 1 5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한  M D G  달성에  동참한다는  구체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빈곤율 및 빈곤 인구가 높은 특정 국가에 

16)  개발협력과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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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를  집중하도록  ‘지역정책 ’
17)을  수립하고 ,  모성보건  증진과  같은  ‘중점 

부문(sector)’에 집중하도록 정책 수립 가능

<표 3>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목표, 원칙

[기본정신] 
한국 무상원조는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18)

[목표]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추구를 위해 다음 목표 달성19)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기본 원칙] 무상원조 사업 추진 시 다음의 원칙 준수

1.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개발 필요 존중, 역량강화 지원

2. 한국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3.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4.  원조 형태(modality)간 연계성 강화 및 정책일관성 추구를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17)  �지역정책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 단위의(country-level) 지역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국가를 넘어서는 일정 지역에 대한 지역정책임. 후자의 경우 아프리카, 중남미와 같은 대륙단위의 

지역정책이 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큰 단위의 지역은 개발지원전략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통 

원조공여국들은 물 관리 문제 혹은 질병전파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몇 개 수원국을 묶어 지역정책을 

수립함. 부록에 첨부한 네덜란드 지역 정책 중, 아프리카 북동부(the Horn of Africa) 지역 및 발칸 지역 등에 

대한 정책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18)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는 기본정신과 목표에 중복되어 포함되었는데, 타 공여국에서는 개발원조의 목표 수준에 

빈곤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표 3>에서 빈곤감소는 목표로 포함하였음.

19)  �“기본법”의 목표 중 하나인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은 성과중심적 (result-based 

approach) 원조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설정하기 모호한 범주이므로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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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상원조 중기 정책의 범주(category) 분석

가. 네덜란드 ODA 중기 정책20) 사례 검토

□ 중기 정책의 목표와 관점(perspectives)

―   네덜란드  정부는  “지구화 ( g l o b a l i z a t i o n ) ”를  가장  주목해야  할  국제적 
맥락(context)으로 제시하고, ‘상호 책임에 기반한 상호 이해(Mutual Interests, 
Mutua l  Respons ib i l i t i es )를  추구 ’하는  것이  ODA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인식하며, 파트너십을 중심적 원리로 제시함.

―   네덜란드의  포괄적인  개발협력의  목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①  빈곤감소 ( M D G s ) ,  ②  원조효과성  제고 ,  ③  성과중심의  원조의 
3가지로  제시하고 ,  ‘선택과  집중 ’ ,  ‘개발정책  일관성 ’  등  1 0가지의  정책 
관점(perspectives)을 명시21)

□ 주요 영역별 ODA 정책

―   네덜란드 ODA 중기 정책 중 주요 정책 영역을 분석하면, 크게 ‘일반 정책’과 
‘중점 부문(sector)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일반  정책 ’은   ①  개발정책의  통합성  및  일관성 ,  ②  지속가능한  개발 ,  ③ 
개도국  민간  부문  개발  촉진 ,  ④  지역정책으로  구성되고 ,  각각의  간략한 
정책배경(rationale)과 실행 방향을 담고 있음. 

―   ‘중점 부문(sector) 정책’은 네덜란드 ODA가 집중할 4개 부문 (교육, 생식보건, 
HIV/AIDS,  환경과  물 )의  간략한  정책배경 ( ra t iona le)과  원조방식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음. 

□ ODA 정책효과성 제고 및 사업수행 시스템 효율화 방안

―   네덜란드  정부는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  그를  위해  상호보완성 ,  조정 ,  조화 ,  성과측정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정책 도구 제시

―   네덜란드의 개발협력국 지원 정책 관련, ① 빈곤도, 원조수요, 개발협력 성과 
등의  변수로  정량화된  모델을  통해  36개국의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  각 

20)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2003) 참고. 첨부를 제외한 본문은 총 32 페이지로 구성됨. 

동 2003-2015년간 중기 정책문서는 다시 5개년 정책문서로 더 구체화하며, 가장 최근 정책문서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참고. 본 보고서에서는 내용 상,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 계획 구상에 더 적합한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2003)을 비교 분석 대상으로 함.

21)  �선택과 집중, 성과중심적 원조, 파트너십, 양자원조의 원칙, 지역정책, 정책통합, 개도국 안정화 기금, 개발정책 

일관성, AIDS/생식보건 부문(sector) 정책, 다자원조의 원칙.



12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3호

협력국에서 2개 중점 부문(sector)에 개발원조를 집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② 원조수단 활용의 원칙을 설명하고, ③ 개발협력을 종료하게 된 국가에 대한 
출구 정책을 명시

―   다자협력에서도 네덜란드의 개발원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다자기구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정책 및 자원의 분절을 극복

―   NGO를 통한 지원도 수원국 지원 프로그램의 맥락(context)에 가급적 맞추어 
실시하며, NGO 활동 성과에 연계된 예산 지원 체계 마련

―   공여국간 조화를 추구하는 파리선언 의제에 적극 참여하며, Nordic+22)와 협력

―   개발성과 측정 향상을 위해, 개발계획 단계를 더욱 강화함. 상세한 목표와 예상 
결과, 진전 성과지표를 계획에 포함하고,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를 강화

나. 일본의 ODA 중기 정책23) 사례 검토

□ 중기 정책의 목표와 관점(perspectives)

―   일본은  ‘세계  평화  및  개발에  기여하고 ,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 ’하기 
위하여 ,  ODA를  통해  MDGs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 ,  일본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함.

―   일본 ODA의 중심 원리로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을 제안하는데, 
‘실질적·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개인과 공동체의 대응역량이 높아지도록 개도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간 안보”를 정의하며, 관련된 6가지의 정책 
관점을 제시24)

□ 주요 영역별 ODA 정책

―   4개 주요 정책 영역별로 일본의 입장을 제시하고, ODA 헌장의 5개 원칙25)을 
적용한 상세 지원 방안을 설명

―   ‘글로벌 이슈 대응’ 정책 영역을 예로 들면, 일본은 인구, 식량, 에너지 등 여러 
글로벌 이슈들 중에서 특히 환경 문제 및 자연재해 대응에 초점을 두고, 여러 

22)  �파리선언 관련, 같은 정책의제를 추진하고 수원국 내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공조하는 국가 그룹으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포함.

23)  �Government of Japan(2005) 참고. 첨부를 제외한 본문은 총 22페이지로 구성됨. 일본 정부는 중기 정책문서 

외에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때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여 정책을 보완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9) 참고.

24)  �인간 중심의 개발원조, 지역사회 강화, 주민 역량 강화, 위협에 노출된 주민 지원 강조, 문화적 다양성 존중, 

종합적 개발원조 실시.

25)  �자조노력 지원, “인간 안보”의 관점 적용, 사회평등 보장, 일본의 경험 및 전문성 활용, 국제사회와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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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일본의 환경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ODA를 지원할 것이라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함. 또한 그 중에서도 3가지 행동 영역에 집중하여, ① 지구온난화 대응, 
② 오염관리, ③ 자연환경 보전에 초점을 두고 일본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 ODA 사업수행 시스템 운영 방안

―   일본 ODA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제안

―   수원국의 개발계획 및 국제 개발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정책 일관성 향상

―   현장  기능  강화를  위해 ,  정책  수립과정에서  ODA-TF 26)의  제안  및  참여를 
제고하고, 수원국 및 타 공여기관과의 정책대화 및 협력을 ODA-TF 중심으로 
확대

다. 한국 ODA 중기 정책 범주(category)의 도출

□  상기  2개국의  중기  정책  분석에  근거하여 ,  한국  무상원조의  중기  정책  범주도 
<표 4>를 기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각 정책 범주별 상세 내용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관련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임.

<표 4>  ODA 중기 정책의 범주

1.  중기  정책의  목표와  관점 (perspect ives)
1-1.  중기  ODA 정책  관련  국내 ·외적  맥락 (context)
1-2.  ODA의  포괄적  중기  목표와  한국의  접근  방법

2.  주요  영역별  ODA 정책

3.  ODA 정책효과성  및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방안

□  ‘1.  중기  정책의  목표와  관점’  범주에는  한국  무상원조  분야  관계자들이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국제적  맥락과  도전과제에  대해  어떠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고, 한국 무상원조가 특히 집중할 도전과제의 영역과 접근 
방법을 선별하여 제시하도록 함.

□  ‘2.  주요  영역별  ODA 정책 ’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정책  영역 
포함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함.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① 정책통합성 
및  일관성  제고  정책 ,  ②  지역정책 ,  ③  중점  부문  정책 ,  ④  다자원조정책의  4개 
정책 영역이 최소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 정책 영역이 정해지고 나면, 
정책 영역별 무상원조 분야의 입장 및 행동(action)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26)  �일본 대사관, JICA, JETRO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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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상원조의  정책효과성  및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방안 ’  범주를  구성하는 
데  있어 ,  ①  정책효과성  제고  차원에서는  국제  원조규범을  준용하여  ‘범분야 
주제(cross-cutting issues) 주류화’

27) 및  ‘성과중심적(result-based approach) 
원조  실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  ②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수행 체계 강화’ 및 ‘국내·외 ODA 파트너십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표 4>의 중기 정책 범주는 무상원조 분야와 유상원조 분야에서 각각 구성될 경우, 
향후 “종합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불필요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체  ODA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범주와 각 정책 범주의 구성과 각 항목에 담아야 할 내용의 방향을 정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무상원조 분야 기본계획’의 범주별 정책수립 방향

가. 중기 정책의 목표와 관점(perspectives) 정립

□  중기  ODA 정책의  국내 ·외적  맥락 (context)  관련 ,  다음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  국제적 개발협력 맥락에 대한 한국 무상원조 관계자의 인식 

•  �지구화와 함께 빈곤, 안보, 인권, 무역, 환경, 개발 간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정책 간 통합성 및 개발정책 일관성의 향상 필요성에 공감

•  �빈곤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MDGs 달성에 집중하며,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PD/AAA)에 공감하여 

참여

―  개발협력 관련 국내 정책 환경 

•  �2010년도부터 DAC 회원국으로서, ODA 정책 및 실행에 DAC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 전반적 정책 및 실행도구 상의 변화 필요

•  �2015년까지 ODA 예산 증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증대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적 원조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

27)  �OECD/DAC는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원조의 정책 및 실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로 

환경ㆍ젠더ㆍ빈곤 등을 제시하고, 이를 범분야 주제(cross-cutting issues)로 명명하고 있음. 주제별 상세 

내용은 김은미·김지영(2010) 참고.

       �범분야 주제들을 원조수행 사이클에서 고려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통틀어 ‘주류화(main-streaming)’라고 함. 한국 무상원조의 범분야 정책 통합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박명지(2010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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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 중점 부문(sector)을 중심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사회, 학계 

간 파트너십 구축 필요

□ 포괄적 중기 목표와 한국의 접근 방법

―   “기본법”에 의거, 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② 개발도상국의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③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함을 명시

―   특히, 단기간에 경제·사회적 개발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개도국에게 큰 희망이 되고, 한국의 개발에는 국제적 ODA 지원이 큰 역할을 
했음을 인지하며, 한국의 개발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도국의 자조적 발전 
역량 강화를 지원함.

―   개도국 빈곤감소를 위해 2015년까지 MDGs 목표 달성에 ODA를 집중함.28)

―   개도국  제도의  개선을  위해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노력에  맞추어  ODA를 
지원하되, ‘정책 및 제도 개발+인프라 구축+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원조 계획 및 실행 방법을 확대함.

―   상기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신인  ‘인권향상  및  성평등 ,  인도주의의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기여’를 추구함.

<표 5>  ODA 중기 목표와 전략 모토(strategy motto)

○   타  공여국의  중기  전략문서를  보면 ,  간략한  전략  모토를  사용하여  정책  
전반의  핵심  관점을  제시함 .

        예시〉네덜란드는  “Mutual Interests, Mutual Responsibilities”를 ,   일본은  
“Human Security”를  전략  모토로  사용

○   ODA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전략  
모토는  다양한  ODA 관련자가  의사결정  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 29)을  함 .  

○   한국의  개발경험이  O D A  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전략  모토화  할  
경우 ,   “희망  전파 ,  인류공영  기여 ( Strengthening Hope,  Global  Co-
prosperity)”와  같은  전략  모토  제시가  가능함 .  동  전략  모토에  따라 ,  한국  
ODA 관련자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수원국의  역량강화와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의사결정을  할  것이  기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8)  �예산의 얼마 이상을 MDGs 8개 목표 중 특히 어떤 목표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식으로 제시하면 더 바람직함.

29)  �Heath & Heath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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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영역별 ODA 정책 검토

□  중기  ODA 정책  영역별로  정책  필요성  및  배경(rationale),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면서도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으로 제시하여, 국별지원전략(CAS) 
수립 및 무상원조 기관들의 실행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함.

□  각  영역별  정책은  “기본법”에  명시된  4대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함 .  특히 ,  ‘지역정책’은  ①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개발  필요  존중 , 
역량강화 지원, ② 한국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30), ③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  ④  원조  형태(modality)간  연계성  강화  및  원조효과성  제고  등  4대 
기본원칙을 모두 적용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주요  ODA 정책’으로  ①  정책통합성  및  일관성  제고  정책 ,  ② 
지역정책 ,  ③  중점  부문  정책 ,  ④  다자원조정책의  4개  정책  영역을  설정하여 
검토함.

□  정책 통합성 및 일관성

―   빈곤, 무역, 투자, 이주, 안보, 인권, 개발 등의 이슈 간 연관성이 커진 지구화 
시대에, 통합적인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조구조 (a id  a rch i tec ture ) ’를  만드는  것은  개발원조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음.

―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개도국 친화적 무역 및 투자 정책과 상호보완 되도록 
함.

―   개도국의 우수 인력 ‘두뇌 유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주(migration)와 개발 
정책간의 조정을 강화함.

―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는 체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국에서의 국가 기능 
확립과 사회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지원 실시

□  지역 정책

―   장기적 개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25개 협력국(priority countries)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정31)하였음과 선정 기준을 간략히 설명하되, 변수(빈곤도, 
원조수요, 개발협력 성과, 거버넌스 지표, 외교적 이슈 등) 및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취약국 ,  최빈국 ,  포괄적  협력국  등의  협력국 
분류와 협력 방법의 차별화도 고려할 수 있음.

30)  �한국 개발경험은 과거 경험을 기계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규범에 맞도록 재해석하고 수원국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활용해야 함. 정유아(2010) 참고.

31)  �다수의 원조공여국은 너무 많은 수원국에 산발적으로 할당되는 원조재원이 결국 낭비된다고 판단하고, 일정 

규모의 재원 집중을 통한 원조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 개발협력을 염두에 둔 파트너 

수원국 그룹을 선정하고, 공여국의 원조전문성을 집중할 수 있는 소수의 부문(sector)을 선정하여 ODA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할당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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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협력국 선정에 따라, 개발협력을 종료하게 될 국가가 있다면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제시

―   각  협력국별  중점협력  부문 ( sec to r )은  2 -3개로  제한하여  재원  집중을  통한 
효과성을  제고하되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수원국  스스로  수립한  국가개발계획에  맞추는  방식으로  원조  프로그램을 
구성함32).

―   중점협력  부문(sector)별로  국내  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부문별 
프로그램(sector program)을 구성하는데 협력하며, 이 때 한국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 개발원조 수단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사용함33).

―   빈곤감소의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아프리카 ODA 확대 방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기존의 이니셔티브들에 기반하여 협력 
활동 전개 

□ 중점 부문(sector)34)

―  공공행정역량 강화 

•  �수원국이 수립한 국가개발 전략을 존중하며, 동 국가개발 전략 실현을 지원함.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수출주도적 경제성장 전략 
등의 부문(sector)에서 경제전략 수립과 제도화를 지원35)

•  �한국의 ICT 역량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전자정부 구축 지원

•  �조세제도  구축  및  정착  등  각종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해  수원국  내의 
원조공여기관 협의체와의 협력과 조화를 적극 추진

―  농림수산 

•  �한국의  산업화는  농촌사회의  발전을  바탕으로  가능했으며 ,  그러한  경험을 
개도국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소득 증진에 
기여

32)  �이러한 원조수행 방식을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Program-based Approach)이라 하며, 동 접근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현주(2010) 참고.

33)  �기술협력, 예산지원, NGO를 통한 협력, 차관 등의 원조수단은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때 

원조효과성이 극대화 되므로, 원조수단 간의 사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기 보다는 통합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국별로 더 효과가 높은 원조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4)  �본 보고서에서는 ‘KOICA 선진화 방안, 2010-2015’에 제시된 5대 중점 부문(sector)을 기준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무상원조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중점 부문(sector) 조정이 가능. 동 5대 중점 부문(sector)은 

정우진(2010)에 근거하여 도출됨. 아울러, 부문(sector)별로 세부적인 협력 방침을 제시할 경우 CAS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35)  �KSP가 대표적인 공공행정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KSP의 확대·발전 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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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중심의  개도국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이 
필수적이며 ,  한국은  한국전쟁  후  녹화의  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  산림보전 
역량 강화를 지원

―  산업에너지

•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및 산업인프라의 공급이 필수적이며, 
무상원조 분야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역량이 높은 안정적 전력 공급, 종합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관리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원함.

―  교육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압축적  개발은  양질의  인적자원을  토대로 
가능했으며, 특히 각 종 직업훈련은 한국의 산업 성장에 기반이 되었음. 한국은 
ODA를  통해  개도국의  직업훈련  제도  및  인프라 ,  교사양성에  초점을  두며 , 
개도국이 지식사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ICT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

•  �MDGs의  목표  중  하나인  기초  교육  확대에  동참하며 ,  이  부문 ( sec tor )의 
개발협력 시에는 많은 공여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EFA/FTI)’에 동참하도록 함.

―  보건의료

•   M D G s의  목표  중  가장  진전이  미흡한  모자보건  부문 ( s e c t o r )에  지원을 
집중하며, 출산 전후 관리, 모자보건 교육, 가족계획 사업 등의 포괄적·제도적 
지원을 실시

•   한국이  역량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  수원국의  전국  단위  지원을  통한  원조효과  향상을  추진하며 , 
기초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부문에서 타 공여기관과 협력함.

•   MDGs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동참하며 ,  이  부문의  개발협력 
시에는 많은 공여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국가협약(country 
compact)’이 있는 경우 동참하도록 함.

□ 다자원조

―   양자 무상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점  협력  다자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함 .  다자기관  선정  시에는  MOPAN 36) 등을  통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원조를 다자원조에서도 구현하도록 함.

36)  �Multilateral Organizations Performance Assesment Network로 다자기구들의 원조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03년에 결성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도 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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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무상원조의  ‘다자기구를  통한  양자사업 ( m u l t i - b i ) ’  즉  ‘지정 
기여(non-core contribution)’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국제적으로 지정기여의 
확대가 원조분절화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자원조의 14%37) 이하로 
비중을  유지하며 ,  지정기여  사업을  국별지원전략과  연계하여  기획함으로서 
원조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다. ODA 정책효과성 및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 ODA 정책효과성 향상

―  범분야 주제(cross-cutting issues)의 주류화

•   환경  이슈를  한국  무상원조에서  주류화하기  위하여 ,  국별  환경평가 (SEA: 
S t r a t e g i c  E n v i r o n m e n t  A s s e s s m e n t )와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 E I A :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실시 체계38)를 무상원조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서 ODA에서 경제적 개발과 환경적 사회 이익 간에 균형을 모색함. 

•   빈곤감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  국별지원전략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  빈곤영향평가 ( P I A :  P o v e r t y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  혹은 
빈곤·사회영향분석(PSIA: 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을 실시하여, 
ODA를 통한 혜택이 개도국의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함.

•   젠더  이슈를  한국  무상원조에서  주류화하기  위하여 ,  O D A 예산편성  및 
국별지원전략  수립  시  성인지적  계획을  마련하며 ,  사업기획  시  ‘성역할 
분석(gender analysis)’을 통한 원조효과 제고 방안을 제시함.

•   개도국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5대 중점 
부문(sector)의 사업이 기획될 때 ICT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  성과중심적 원조시스템 구축

•   성과에  기반한  ODA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획  단계를  강화함 . 
국별지원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 시, 상세 목표, 예상 결과, 평가지표를 
포함하도록 함.

•   평가결과와 정책수립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관리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며, 
ODA 수행 인력에 대해 평가 교육을 실시함.

37)  �타 공여국 평균 비중을 참고. (박명지, 2010b)

38)  �원조기관에서의 환경 이슈 주류화를 위한 체계 수립 방안 및 KOICA에서의 적용 현황 및 과제는 박명지(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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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수행 체계 강화

•  �국별  맞춤형  사업  기획과  현지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위해 
‘현장화 전략’ 추진

•   ‘ODA 현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  동  협의체가  ‘국가지원전략(CAS)’수립을 
위한  제안을  주도적으로  하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CAS 승인  후에는 
사업수행을 책임지고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

―  국내·외 개발 파트너십 강화

•   NGO 지원  확대  및  민관협력사업 (PPP:  Pub l i c -P r iva te  Pa r tne r sh ip )을 
확대하여 국민참여형 개발협력 구현

•  정부부처-지자체-원조기관간 파트너십 강화

•   타 공여국과 원조분업 및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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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어

□  본 연구는 “기본법”에서 정한 “무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무상원조 관계자들간 
토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  “무상  기본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범주(category)를 검토하고 범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일본과 네덜란드의 중기 ODA 정책을 사례로 연구하여 “무상 기본계획”의 정책 
범주(category)를 도출하였고, 국내 연구 및 관련 문서의 종합·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범주별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음.

1 .  중기  정책의  목표와  관점 (perspect ives)
1-1.   중기  ODA 정책  관련  국내 ·외적  맥락 (context)
1-2.   ODA의  포괄적  중기  목표와  한국의  접근  방법

2.  주요  영역별  ODA 정책

2-1.   정책통합성  및  일관성  제고  정책

2-2.   지역정책

2-3.    중점  부문  정책  (공공행정 ,  농림수산 ,  산업에너지 ,  교육 ,  보건의료 )
2-4.   다자원조  정책

3.  ODA 정책효과성  및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방안

3-1.    ODA 정책효과성  향상  (주류화  전략 ,  성과중심적  원조시스템  구축 )
3-2.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현장화  전략 ,  국 ·내외  파트너십  강화 )

□  “무상 기본계획”은 한국의 전체 ODA 정책 구조 하에서 다른 ODA 정책들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고,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원칙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또한 “무상 기본계획” 수립이 실질적으로 무상원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참여의  과정이  되어야  궁극적인  ODA 정책일관성 
제고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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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네덜란드의 중기 원조 정책

□ 정책문서 제목 
•   Mutual Interests, Mutual Responsibilities: 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en 

route to 2015

□ 목차 및 요지

1.  서론

2.  정책  개요

3.  2015년까지의  전망

4.  파트너십

 ㅇ  par tnership as  an at t i tude
 ㅇ  양자간  파트너십

 ㅇ  국제  파트너십

 ㅇ  국내  파트너십

5.  주요  정책

 ㅇ  통합적  외교정책

 ㅇ  지속가능한  개발

 ㅇ  민간  부문

 ㅇ  아프리카

 ㅇ  지역적  접근

6.  중점  부문

 ㅇ  교육

 ㅇ  생식보건

 ㅇ  HIV/AIDS
 ㅇ  환경  및  물

7.  정책효과성

  ㅇ  개요

  ㅇ  협력국  -  선정

  ㅇ  협력국  -  출구전략

  ㅇ  협력국  -  중점  부문

  ㅇ  협력국  -  원조  수단

  ㅇ  다자  기구

  ㅇ  비정부기구

  ㅇ  공여국  조정  및  조화

  ㅇ  성과  측정

첨부  1 .   새천년개발목표

       2 .   협력국  명단

       3 .   민간  부문  명단

       4 .   예산  고려  사항

       5 .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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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ㅇ   지구화 시대는 상호 책임에 기반한 상호 이해 추구

ㅇ   동 정책문서 (policy memorandum)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네덜란드의 
새로운 개발 정책임.

2. 정책 개요

ㅇ   네덜란드의  포괄적  개발협력  목표는  빈곤감소 ,  원조효과성  증진 ,  원조성과 
명확화임.

ㅇ   핵심 정책 10개

① 선택과 집중 

―  협력국가 수를 49개에서 36개로 축소

―  중점 부문을 1국당 2~3개로 한정

② 성과지향 개발협력 

―  국가 및 부문 심사방식을 개선

―  MDGs 달성 관련 사업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파트너십 

―  시민,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정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민관협력(PPP) 확대

④ 양자정책 

―  36개 장기협력 파트너국에 집중

―   동 파트너국의 빈곤감소전략에 맞춰 섹터정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되, 섹터정책에 민간 및 시민사회조직을 더 긴밀히 연계함. 

―   프로그램 기반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고 가능하면 예산지원을 함.

⑤ 지역정책 

―   네덜란드 양자개발협력 예산 중 50% 이상을 아프리카에 집중하며, 

환경 및 물 관련 프로그램 예산 확대

―   특히 아프리카 북동부(the Horn of Africa)와 동부 대호수 지역(the 

Great Lakes region)에서는 분쟁 관리 및 안보구축, 평화중재에 중점

―   NEPAD, ECOWAS, IGAD, SADC와 같은 아프리카 관련 평화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

―   발칸에서는 EU 및 동 지역 주공여국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성 및 

경제개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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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책통합 

―   본국과 대사관에서 외교, 정책대화, 안보, 무역, 시장접근, 개발협력이 

통합된 단일 정책을 추구

⑦ 안정화 기금 

―   외교부와 개발부 장관이 공동 관리하는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개도국의 평화, 안보, 개발관련 신속지원에 활용

⑧ 일관성 

―   국제개발정책 일관성 평가에서 네덜란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 

향상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공동 책임지는 개발정책의 일관성 

향상 

―  개도국 민간기업이 지역·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가지도록 지원

⑨ AIDS/생식보건 

―  새로운 파트너인 민간부문 및 미국과 함께 AIDS 퇴치에 노력

―   AIDS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에 노력 (농업, 보건, 교육, AIDS 고아 

등 부문 초점)

―   인구 관련 카이로 컨퍼런스에서 동의된 원칙에 따라 개도국 생식보건 

지원 (AIDS 관련 정보 및 피임수단 보급)

⑩ 다자기구 

―   네덜란드 개발협력 정책목표(MDGs, 원조효과성 등)에 기여하는 

국제기구 지원 지속

―  EC의 효과성, 효율성, 원조조화 향상 촉구

―   2004년에 다자기구의 성과 및 적합성 평가보고서를 하원에 제출 예정

3. 2015년까지의 전망

ㅇ   1달라 미만 생계 빈곤인구 10만 중 70% 여성,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며 ,  AIDS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빈곤과  교육실패 
악순환 지속

ㅇ   국제연대의 정신에 따라 부국이 빈국을 지원해 옴.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개발협력은 더 이상 의무이기 보다는 상호 이해(shared interests)가 

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정책문서는 그 첫 단계임.

ㅇ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2015년까지 지구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 이것은 단지 원조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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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협력 관련 정책의  일관성 향상, 개도국 

민간부문의 성장 촉진, 공여국-수원국간 장기적 협력 관계, 거버넌스 확립,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지식과 금융의 활용 등임을 인식

ㅇ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  안보,  이주,  경제발전,  자본 및 상품 이동, 

자연자원의 책임있는 활용 등의 주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개발협력 정책에 이러한 이슈들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함. 또한 정책의 실행을 위해 정부만이 하닌 국민, 민간부문,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함.

4. 파트너십

ㅇ   개발협력과 파트너십 (partnership as an attitude)

―   지구의 시민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해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파트너로서 각자의 지식, 기술, 자원을 결합해 활용해야 

함.

―   결국 파트너십은 일하는 방식이자 수단이며, 파트너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약속을 명확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 및 학계·연구소, 시민사회 등과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국제 파트너십에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ㅇ    양자간 파트너십

―   개발 파트너십의 핵심으로서 시민사회조직 및 기업의 참여로 보완하되, 

수원국이 폭넓은 개발 의제에 집중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따라서 거버넌스 

향상에 대한 정책대화가 불가피함.

―   거버넌스 확립은 지속적 빈곤감소의 선결조건이며, 인권, 민주적 원칙, 

헌정질서가 보호되며,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인적자원 

및 자연자원, 금융자원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되는 정치적·제도적 

환경을 의미함. 수원국 정부가 취약국인 경우는 거버넌스 확립의 의지를 

평가할 예정

―   거버넌스 확립 촉진을 위해 네덜란드는 인권, 민주적 원칙, 반부패, 기업 

환경, 자연자원 관리 등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를 추진하며, 수원국의 

입법·사법·행정부 강화를 지원

ㅇ    국제 파트너십

―   기존의 동료그룹(like-minded countries)를 넘어 특정 부문에서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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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원조기관과 국제 파트너십 추진하여 효율성, 원조성과 높이고 

상호학습 기회 확대

―   UN을 핵심 파트너로 하여, UN 개혁 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EU 개발정책의 진전에 기여 노력

ㅇ   국내 파트너십

―   정부는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연대의식 등을 통해 시민 등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

―   중점 주제(pr ior ity  themes)를 중심으로 정부내 및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인지를 제고하도록 NGO 지원 지속. 또한 국내 및 

개도국내 NGO에서 청년인턴십 추진 협의 검토

5. 주요 정책

ㅇ   통합적 외교정책

―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빈곤, 안보, 인권, 무역·투자, 이주, 자연환경 및 

국제법 질서간 연관성이 명확해 지고, 그에 따른 외교정책의 통합적 접근 

필요

―   통합적 외교정책에서 개발협력은 외교, 정책대화, 안보정책, 공정무역 및 

시장접근성과 연계됨.

―   분쟁 및 취약국에서 안정(stability)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므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안정화 기금(Stability Fund)을 창설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ODA와 일반 외교정책 예산(non-ODA)을 

총괄하여 통합적 접근 예정

―   이주자의 본국 송금이나 귀국후 지식·경험 활용이 개도국 개발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두뇌 유출 ’의 문제가 상존하므로, 유럽국가들과 

협의하여 이주 규제 개선

ㅇ   일관성 (coherence)

―   네 덜 란 드  개 발 정 책 의  일 관 성 은  세 계  최 상 위 권 3 9 ) 이 며 ,  E U 나 

OECD회원국과 개발협력 정책 일관성 의제를 이끌어갈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예정 

39)  �글로벌 개발센터(CGD)에서 2003년도부터 OECD 회원국의 원조, 무역, 직접투자, 환경, 이주, 안보 지출에 대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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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8: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모범사례 창출을 통해 국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음.

―   유럽의 공동농업 정책 개혁에 앞장설 예정이며, 비관세 장벽 제거, 

개도국의 공산품 및 서비스, 단기노동 시장 접근성 개선, 개도국에 

직접투자 증대, 지적재산권 및 환경보존 정책의 조정 등 추진

     ex) 아프리카 국가들과 EU간 어업협정을 통해 근해 과다포획을 자제하고, 

수원국 어업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협력하도록 함.

―   친개도국 농업 및 무역정책을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 two-way 

development policy coherence)

ㅇ   지속가능한 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은 전세계 국가 및 시민,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

―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국내·외적인 방안 모색 중이며, 

네덜란드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후변화 및 생태다양성 보존 등 행동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임.

―   2002년 지속가능한개발 세계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기업 및 CSO와의 

지속가능한 개발 파트너십 관련, 20개 PPP 파트너십 지원

ㅇ   민간 부문

―   상당 기간 개발협력은 민간부문의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빈곤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 옴. 개도국의 생산적 지역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층이 이로부터 지속적으로 혜택 받도록 해야 함. 

특히, 개도국이 세계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제무역협정이 

재고되어야 함. 

―   2004년부터 네덜란드 양자 정책은 개도국 기업환경 개선 활동을 포함할 

예정인 바, 20개 파트너국에서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변별하고 

지역 기업가 상담을 통해, 파트너국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디자인에 

활용할 예정 

―   기업가 조직 및 금융부문 지원, 부패방지, 조세 공무원 교육 등 지원 

예정이며, 고용이 빈곤감소에서 중요 역할을 하므로 농업부문에서의 

지식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에도 노력

―   개도국 친화적 다자무역 시스템 구축 및 무역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기준 

및 표준, 시장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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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4년부터 상업적 기업과 직접 투자 지원을 위한 지원 수단을 

강 화 할  예 정 이 며 ,  신 흥 시 장 협 력 프 로 그 램 ( P S O M )  및  산 업  및 

환경프로그램(MILIEV) 등의 프로그램 실시

ㅇ  아프리카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자세한 계획은 “the Africa Memorandum”에 명시

ㅇ  지역적 접근

―   평화, 안보, 환경, 이주는 국경을 넘어 지역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이며, 

특히 아프리카 북동부(the Horn of Africa)와 동부 대호수 지역(the 

Great Lakes region) 및 서발칸 지역에 이러한 접근이 필요함.

6. 중점 부문

ㅇ   교육

―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촉진에서 교육의 역할을 주목

―   교육은 아동과 빈곤층이 사회, 경제, 사회적 기회를 증진하며, MDG 2, 3 

목표와 연관

―   교육 관련 개발재원 중 15%를 문맹퇴치, 기초교육 및 직업훈련에 

사용하고, 파트너국이 원하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 확대

―   교육섹터에서 공동 지원 참여(s i lent  pa r tner sh ip )를 확대하고, 

국가개발전략에서 교육에 우선순위를 둔 수원국에서 ‘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EFA/FTI)’ 지속 참여 예정

ㅇ   생식보건

―   네덜란드는 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 이후 생식보건 부문에서 선도자이며, 

두 가지 목표를 추구 ― 1) 생식보건 권리 관련 정치논리 제공, 2) 카이로 

의제 실행

―   카이로 회의를 계기로, 생식보건의 초점은 출산관리 및 가족계획에서 

생식보건 및 권리로 전환. 네덜란드는 관련 EU 정책 논의 선도할 것임.

ㅇ   HIV/AIDS

―   전  세계 4천  2백만이 에이즈 감염자로 추정되며,  여성,  어린이, 

아 프 리 카 가  가 장  영 향 을  받 고 ,  에 이 즈 는  경 제 개 발 을  저 해 하 고 

국가안전성을 위협. 2007년까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방지 예산을 

2002년 대비 두 배로 증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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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 현장에서의 에이즈 관련, 정책협의 및 국제기구·민간부문과 협력 

등 7개 행동 강령 추진. 에이즈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미국과 가나 및 

르완다에서 민관협력 사업 추진

ㅇ   환경 및 물

―   MDG7을 더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구성을 하되, 1)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정책에 통합, 2) 2015년까지 식수접근권 없는 인구 절반화, 3) 

2020년까지 최소한 1억 슬럼 거주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함.

―   아프리카 12개국의 식수접근권 및 위생 개선을 지원하되, 서아프리카 

파 트 너 십 에  미 국 과  공 동  지 원 .  1 0 개 국 ( 6 개 국 은  아 프 리 카 ) 에 는 

국가통합물관리계획 마련 지원

―   생물다양성, 지역 생태시스템 및 기후 전략 등은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며, 

다자협력 채널 최대한 활용

―   네덜란드의 아프리카 집중 정책에 따라 지원 확대.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지역적 접근 도입

―   식수접근권 관련 사업은 대부분 다자협력 채널 활용 (EU Wate r 

Initiative, Africa Water Facility 등)

―   E U  원 조  프 로 그 램 에 서  생 태 적  지 속 가 능 성  강 화  조 치 를  취 하 고 , 

ODA의 일정 예산을 환경부문에 할당하도록 촉구. 네덜란드 환경 ODA 

유관기관은 수원국에 ‘생태적 거버넌스 (ecological governance)’ 강화 

경험을 확대해 왔으며,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체계적 업무협의를 

추진

7. 정책효과성

ㅇ  개발협력 효과성

―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질 향상 필요. 정책의 질은 

집중, 상호보완성, 조정, 조화, 성과측정을 통해 가능

ㅇ  협력국 선정

―   ODA 자원의 집중을 위해, 1998-2003년간 협력국의 추세(trend)를 

평가하여 협력국 리스트를 재평가함.

―   평가 시 빈곤, 원조수요, 거버넌스, 사회·금융·경제 정책, 네덜란드 

개발협력 성과, 외교정책 이슈 기준으로 정량화된 분석 

   *빈곤지표는 ‘ IDA  e l i g ib i l i t y ’ ,  거버넌스 지표는 ‘WB sco re ’ , 

개발협력 성과 지표는 complementa r i t y (다른 기관과 협력도)와 

concentration(집중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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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분석에 기초해 36개 협력국을 도출했으며, 장기적 개발협력 관계를 

구축 예정. 이전보다 빈곤지표 반영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협력국 중 

15개국이 아프리카, 그 중 14개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임.

ㅇ  개발협력 종료 국가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양자개발협력 종료

     (브라질, 중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필리핀, 나미비아, 페루)

―  정책 및 거버넌스에서 상대적으로 성과 저조 국가 협력 종료

     (캄보디아, 기니아비소, 짐바브웨)

―   소규모 원조국 협력 종료 (부탄,  브라질,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기나아비소, 온두라스, 나미비아, 네팔, 짐바브웨)

―  수원국측 협력 종료 선언 (인도)

―   개발협력 종료는 수원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며, 2년 내 완료

―   출구 전략에는 개발협력 종료 후 양국간 파트너십을 어떻게 유지해갈지 

명시

ㅇ  중점 부문

―  협력 부문에서도 인적, 지식적, 자원적 측면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각 협력국에서 대사관에 의해 제안될 협력 부문은 2개로 제한 

―   협력사업을 종료하게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타공여국 및 수원국과 업무 

재배분에 대해 협의

ㅇ  원조 수단

―  수원국의 실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원조수단을 융통성있게 활용

―   단, 예산지원에는 조건 부과 ― 1) 수원국 차원의 MDGs 달성계획을 

포함한 PRSP 프로세스에 직접 연계, 2)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정책대화를 동반, 3) 제도·정책적 개혁을 위한 향상 지표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

ㅇ  다자 협력

―   양자협력과 마찬가지로, 정책 및 자원 분절을 피하고 선택과 집중

―   MDGs에 집중하며,  성과지향적이고 네덜란드의 정책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자협력 채널에 지원. 지원 시 다지기관의 운영체계, 

개혁지원(조정, 조화, 선택과 집중), 수원국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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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협력은 지식 및 자원의 공동 출자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으며, 

공동 관리가 용이하고 거래비용 및 역량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네덜란드의 다자협력 예산은 상당부분 UN 기구에 지원. 네덜란드의 

경제규모 등을 고려 의무 분담금 8위 수준. 그 외의 자발적 기여는 

파트너십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하며, 2000년도에 네덜란드는 미, 일, 

영에 이어 4위 기록

―   IFIs 출자 관련, IDA에서 11위. 자발적 기여는 미, 일에 이어 3위. 지난 

10년간 총 기여는 상위 5위에 속함.

―   양자원조 시 Education for All Initiative 등을 통해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

―   다자채널의 효과성이 향상되기 전에는 현재 수준 유지할 것이며, 2004년 

국회에 UN 기구 및 IFI의 성과 및 적합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ㅇ  비정부기구

―  최근 6대 NGOs를 통한 공동출자 ODA 예산은 11%에 달함.

―   2002년,  NGO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TMF( the  Theme-based 

Cofinancing Programme)이라는 지원방안(a grant scheme) 마련

―   NGO를 통한 지원도 대체로 수원국 프로그램 맥락에 맞춰 이루어지며, 

인도적 원조 별도 접근법 활용

―   향후 모든 개발협력 사업 참여 NGO는 활동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평가받게 됨에 따라, 최소 11% 지원 기준은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형태의 NGOs 지원 프로그램도 2007년 통폐합하여 운영 예정

―   모든 NGO 지원 사업은 외부평가단을 통해 질, 효과성, 상호보완성 등 

평가

ㅇ  공여국 조정 및 조화

―   네덜란드는 공여국간 조정을 넘어 조화를 추구. 수원국의 능력을 고려한 

정책 및 절차의 긴밀한 조정은 원조의 질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출 것임.

―   조화에 관한 로마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공여기관은 자체 규정 및 절차 

등도 고쳐야 함. DAC가 조화의제를 더 강하게 전진시킬 것을 촉구하며, 

네델란드는 종종 수원국에서 조화 관련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Nordic+가 공동의 입장을 펼치고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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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 측정

―   수원국의 PRSP, 섹터 정책 보고서, UNDP의 MDGs 달성 보고서, 

대사관의 빈곤·섹터 분석 정기보고서, 개발협력부의 개별 섹터 및 활동 

평가시스템(a scoring system) 등이 개발협력 성과평가에 사용됨.

―   2004년부터는 계획단계를 더 강화하여, 각 협력국 및 부서별 전략적 

장기협력 정책을 만들 예정이며, 상세한 목표, 결과, 진전 지표 포함 예정. 

2006년까지 전체 협력국(대사관) 및 부서가 전략적 장기 정책 수립 완료 

예정

―   2004년부터 개발협력부는 UNDP 보고서를 활용, 국회에 각 협력국에서 

MDGs를 어떻게 달성하는데 기여했는지 보고

―  평가결과와 정책수립간의 연계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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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의 중기 원조 정책

□ 정책문서 제목 

•  Japan's Midium-term Policy on ODA

□ 목차 및 요지

1.  서론

2.  “인간  안보  (human securi ty)”의  관점

3.  중점  이슈

 ㅇ  빈곤감소

 ㅇ  지속가능한  성장

 ㅇ  글로벌  이슈  대응

 ㅇ  평화  구축

4.  효율적 ·효과적  ODA 실시  방안

 ㅇ  ODA 정책형성  및  실시  시스템  강화

 ㅇ  현장  기능  강화  방안

 ㅇ  현장기능  강화  시스템  촉진

1. 서론

ㅇ   2 0 0 3 년  제 정 된  ODA  헌 장 에  따 라 ,  중 기  ODA  정 책  및  국 가 지 원 

프로그램(CAP) 작성 필요

ㅇ   1999년 마련된 중기 ODA 정책 평가를 반영하여 2005-2010 중기 정책 

마련

ㅇ   국제사회는 MDGs 등 개발 도전과제 및 글로벌 이슈를 다루기 위해 협력 

중이며, 일본은 경제협력 촉진 등을 통해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구현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ㅇ   ODA 헌장은 “세계 평화 및 개발에 동참하여, 일본의 안보와 번영 보장에 

기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함.

ㅇ   동 중기 ODA 정책에서는 ODA 헌장에 따른 전략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일본의 정책입장과 행동방침을 제시 

ㅇ   CAP은 ODA 헌장과 동 중기 ODA 정책에 기반에 작성하고, 동 정책은 

3-5년간 유효하며, 국내외 상황에 따라 조기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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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 ODA 인지도 증진을 위해 투명한 집행, 정보공개, 국민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평가 강화를 통해 ODA 효과성을 향상시킬 예정

2. “인간 안보”의 관점

ㅇ  “인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지구화로 인한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라, 테러리즘, 환경파괴, 에이즈 등 

질병확산, 국제범죄, 경제 위기 및 내전 등 위기가 증가함.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ODA에 “인간 안보”의 관점 도입

―   “인간 안보”는 개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실질적·잠재적 위협에 노출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즉, 

개인이 테러, 범죄, 인권위반, 경제위기 등의 “공포”로 부터 보호되고, 

빈곤,  기아,  교육·의료 혜택 부족 등의 “결핍 ”에서 자유로우며, 

역량강화를 통해 선택권과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   일본은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ODA 헌장에 명시된 “빈곤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이슈 대응”, “평화 구축”의 4가지 주요 

이슈를 구체화

ㅇ  “인간 안보” 달성을 위한 개발원조 방안

―   인간 중심의 개발원조 : 개발원조 대상 지역의 개도국 주민의 필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단계 부터 프로젝트 구성 및 집행, 평가 과정에서 

관련자와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며, 원조 관련 기관 등과 협력 및 조정 

―   지역사회 강화 :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정부 행정역량 

강화를 지원하되, 주민에 대한 직접 혜택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 및 참여적 

프로젝트 지원법 병행

―   주민역량 강화 : 주민은 단지 원조의 대상이 아닌 “개발의 촉진자”임을 

염두에 두고, 자조를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직업훈련 및 기초 

사회서비스(보건, 교육), 제도적 역량 강화 지원

―   위협에 노출된 주민 지원 강조 : “인간 안보”의 측면에서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며, 

위협에 노출된 주민을 우선 지원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발원조 실시

―   종합적 개발원조 실시 : 빈곤 및 분쟁에 처한 국가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동원하여 대응책 마련 (인간 

안보 관점을 적용한 프로젝트 사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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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이슈

ㅇ   ODA 헌장에 명시된 1) 자조노력 지원, 2) “인간안보”의 관점 적용, 3) 

사회평등 보장, 4) 일본의 경험 및 전문성 활용, 5) 국제사회와 공조 등 

기본원칙을 중점 이슈에 적용

ㅇ  빈곤감소

―  일본의 입장

•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 및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에 동참

•   빈 곤 은  경 제 적  측 면 만 이  아 니 라 ,  의 사 결 정  과 정  참 여  부 족  등 

사회적·정치적 측면을 포함. MDGs는 주로 사회적 부문에 관련되어 

있으나, 동아시아의 개발 경험은 빈곤감소의 전제조건이 지속적 경제 

성장임을 보여줌. 경제, 사회적 측면의 포괄적 지원 필요

•   수원국은 고유의 복합적 개발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은 개도국에 

의해 수립된 빈곤감소 전략의 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원조 지원

―  빈곤감소 지원 방안

•   개발단계 맞춤형 통합지원 : 프로젝트 형성에 앞서, 빈곤의 원인 및 

빈곤층의 필요를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 개도국의 개발단계에 

맞게 원조수단 및 채널을 조합하여 지원

•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 :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빈곤층을 프로젝트 

사이클에 참여시켜 역량 강화. NGO와 협력 추진. 특히, 1) 교육 및 

교통, 전기 등 사회 기본 서비스 향상, 2)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계유지 

역량 강화, 관개시설 및 지역 시장 등 소규모 인프라와 소금융 지원, 실업 

프로그램 등 병행, 3) 경제 위기, 사회문제 등에 취약한 빈곤층을 위한 

“안정망” 구축 지원

•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지원 : 빈곤지역을 포괄한 국가 전체 차원의 

경제성장 촉진이 중요. 1) 고용 창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양성, 관광업 

촉진 통해 고용·소득 증가를 지원하도록 사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지원, 2) 균형적 발전, 경제 성장에는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 따름.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이 핵심적이므로,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 지원. 도·농간을 연계하는 교통, 에너지, 

통신 구축을 통해 불균형 해소에 기여. 도시 이주민 흡수를 위한 중소기업 

양성 지원. 이 과정에서 자연자원 훼손 방지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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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감소 제도 및 정책 지원 : 1) 법적 형평성에 근거한 빈곤층 권리 보호 

및 정치적 참여 역량 강화 → 인권 보호, 법치, 민주주의 촉진, 2) 개도국 

정부의 개발전략 수립 지원, 3)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중요, 4) 전문가 파견 통해 공무원 역량 강화

ㅇ  지속가능한 성장

―  일본의 입장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핵심적이므로, ODA를 

통해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민간부문 활성화 촉진. 또한 개도국의 다자간 

자유무역시스템 참여 지원

•   무역, 자원, 에너지, 식량 등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국가 안보와 

번영 차원에서 ODA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노력

•   개도국의 개발 단계에 따라 인프라, 정책·제도, 인적자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투자환경 개선 및 지속적 성장 지원

•   경제협력을 통해 많은 국가가 성장 달성. 일본은 동아시아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강화하고, 개도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ODA를 통해 

개도국의 투자·무역 환경 및 경제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지원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   경제·사회적 인프라 개발 : 민간부문 촉진의 기반이므로 엔 차관을 

통해 주로 아시아 지원.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중·장기 자금 조달을 제한받으므로, 일본은 도로, 교통, IT 인프라 

등 경제·사회적 인프라 제공 지원을 통해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되, 대출 시에는 수원국의 제도·정책적 환경과 채무관리 능력 

검토를 실시. 인프라 지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수립 및 대화, 

인력양성 등 지원으로 보완. 민간자본 및 OOF 등 타 개발재원과의 조정 

및 PPP 활용. 인프라 건설 시에는 사회적·환경적 고려사항 반영

•   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 : 민간주도에 의한 지속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 무역 및 투자 관련 정책·제도 개발이 필수적임. 특히 무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산업정책과 분권화 차원의 지역개발 정책에 중점. 경제 

관리, 금융, 조세, 관세, 인적자원 개발, 지역산업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   인적자원 개발 지원 : 노동력의 질 향상 및 기술혁신 촉진. 일본의 

경 험 에 서  인 적 자 원 은  사 회 · 경 제 적  개 발  및  과 학 기 술  발 전 에 

필수적이었음. 기초 및 고등 교육, 직훈 제공. 전문가 파견 및 연수 등을 

통해 일본의 기술 및 지식,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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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지원 : 무역 및 투자 촉진은 경제 성장에 기여. 

개발재원 동원 및 민간부문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 일본과 경제협력 

국가에서는 법적제도 및 경쟁정책, 관세 및 이민 관리 등 지원

ㅇ  글로벌 이슈 대응

―   지구 온난화, 전염성 질병, 인구, 식량, 에너지, 천연자원, 테러리즘, 약물 

및 국제범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중, 환경문제 및 자연재해에 중점

―  일본의 입장

•   개발과 환경의 양립 과제를 해결하려면 광범위하고 일관적 조치필요

•   E co ISD ( the  Env i r onmenta l  Conse rvat i on  I n it i at ive  fo 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yoto Initiative, the Initiative 

for Disaster Reduction 등을 기반으로 ODA 지원

―  환경문제 대처 방안

•   3가지 영역에 집중. 1) 지구온난화 대응. 교토 메커니즘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적응, 2) 대기 오염, 물, 폐기물 관리 등 

오염 관리, 3) 자연환경 보전

•   환경 대처 역량 강화 : 수원국에 맞는 환경모니터링, 정책수립, 제도 구축, 

장비 지원 등

•   환경 요소 통합 :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에 환경 요소 및 사회적 고려 통합

•   일본의 선도적 역할 : 정책대화 및 포럼 등을 통해 환경 인식 및 노력 제고

•   포괄적 틀에 기반한 협력 :  다양한 협력 수단을 포괄적 틀 내에서 

효과적으로 결합

•  일본의 경험 및 과학기술 적용 

ㅇ  평화 구축

―  일본의 입장

•   냉전 이후 국지전 및 냉전 발생. 난민, 인프라 파괴, 거버넌스 구조 파괴 

등으로 인간의 삶에 악영향. 평화와 안정은 개발의 전제 조건

•   평화 구축의 목적은 분쟁의 재발 방지, 분쟁 직후 주민 곤경 완화, 

장기적으로 안정된 개발 달성

•   일본은 이를 위해 국제기구, 타 공여기관, 민간 부문 NGO 등과 협력축을 

위한 조치

•   ODA 활동 관련자의 안전을 최대한 감안하면서, 현지 안정 등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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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전후의 다양한 단계에 따른 지원

①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 : 역사·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갈등의 원인 

분석 후, 특정 지역에 원조가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 갈등 

그룹이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화 촉진 가능. 수출입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무기확산 통제 지원

②  분쟁 직후 긴급 인도지원 실시 : 난민 등을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 및 

위생시설, 의료, 교육 지원

③  분쟁 후 재건 지원 : 분쟁 후 사회·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해 파괴된 

사회적 자본 (병원, 학교, 도로, 대중교통수단, 물 공급 및 하수 시설 

등) 복구 필요. 따라서 사회적 자본 복구 지원과 함께, 민주화 촉진 및 

행정기능 복구 병행 지원

④  중장기 개발 지원 :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실시

•   일관성 있는 지원 : 각 단계별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수원국 관련자와 협의 하에 사업 형성. 긴급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긴급 인도적 지원에서 복구지원 단계로 원만히 이행하도록 노력

•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지역기구 및 국내외 NGO와 협력. 

평화구축 분야 인력 양성, 상황에 맞는 수단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 

효과적 지원을 구현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병행 : 분쟁 직후 취약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백으로 인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기능 회복 지원

•   안정 및 법치 달성 지원 : 분쟁 직후 정부의 법치능력 부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개발활동을 방해하며, 분쟁 재발로 이어질 수도 있음. 

법치 강화 및 갈등 방지를 위해 경찰력 강화, 귀향군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법조 시스템 개혁 등 지원

•   사회적 취약자 배려 : 분쟁의 직접적 희생자인 여성·아동 등에 긴급 보호 

지원

•   분쟁 인접국 지원 : 분쟁 주변국은 난민 유입 및 무역·투자 악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때는 분쟁국 내 갈등 구도와 

주변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역 안정을 높이고 갈등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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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효과적 ODA 실시 방안

ㅇ  ODA 정책형성 및 실시 시스템 강화

―   정책의 일관성 향상을 통한 원조효과 증진을 위해, 주요 수원국에 대해 

국가지원 프로그램(CAP) 수립. 수원국의 개발계획 및 국제 개발목표와 

부합하는 중점 이슈와 섹터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   정책형성 역량 및 시스템 강화. 국제기구 및 양자공여국과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요구 등에 가장 밀접한 대사관 및 사무소의 역할 강화 필요

ㅇ  현장 기능 강화 방안

―   현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로 ODA-TF를 활용해 왔음. ODA 정책형성 

및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ODA-TF는 다음 조치와 관련된 상세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본부는 그 제안을 존중할 것임. ODA-TF가 없는 

국가에서는 대사관이 최대한 유사 노력 경주

•   개발 수요의 연구 및 분석 : ODA-TF가 수원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개발 노력과 개발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능력 제고. 필요시 외부 인력 및 

타 기관 등과 정보 공유

•   ‘지원 정책’의 형성 및 검토 

①  CAP 수립 참여 : CAP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고려한 5개년 수원국 

지원정책을 담고 있으며, ODA-TF는 이의 제정 및 개정에 획득한 지식 

및 경험을 최대 활용

②  중점 이슈 및 섹터 정책 수립 참여 : CAP에서 선정된 중점 이슈 및 

섹터에 대한 구체적 지원 정책 형성 및 제안

③  정책협의 수행 : ODA-TF는 본부 및 수원국 정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사업형성 시, CAP 및 중점 이슈·부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CAP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ODA-TF가 ODA 헌장 및 

중기 정책에 의거 지원 방향 및 중점 부문(sector) 등 선정

•   ODA 후보사업 형성 및 선정 

①  ODA-TF가 후보사업을 발굴·제안하고, 본부는 사업선정 시 ODA-

TF의 제안 존중

②  ODA 수단(무상, 유상)의 적절한 조합·활용 및 원조조화 등 새로운 

경향에 따른 ODA 수단 활용에 대한 제안

•   타 공여기관과 협력 강화 : MDG 등 공동의 개발목표를 위한 국제 

원조사회의 노력을 고려하여, ODA-TF는 일본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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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타 원조공여기관과 협력 모색. 이러한 노력이 수원국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화해 줄 것이며, 원조조정이 일본의 중점 섹터에서 

추진될 경우, 수원국의 개발정책 형성과정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   수원국 내 일본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 수원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본 NGO 및 학계, 기업 등과 적극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및 

지식, 인력 등 활용 확대

•   ODA 평가 : 정책 목표 및 중점 섹터 등이 적절히 선정되고 실행에 적의 

반영되었는지 평가 실시. 그 결과에 근거하여 ODA-TF는 CAP 및 중점 

이슈·섹터 정책 개정에 대한 적극 참여를 통해 적절한 개선에 노력

•   정보공개 : ODA 투명성 향상을 위해, ODA-TF는 본부의 지원을 받아 

웹사이트 등을 통해 ODA-TF 활동 및 CAP, 정책협의 등을 적극 홍보

ㅇ   현장기능 강화 시스템 촉진 : ODA-TF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본부와 현장 

모두에서 제도적 역량 강화가 중요

―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인적자원 개발 (외부 인적자원 활용 포함)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식 및 정보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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